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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피고가 2020. 4. 8.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 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

청구취지 

주문과 같은 취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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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원고는 2011. 8. 31. .률lB외 4필지 C건물 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64.912m'(이 

하 ’이 사건 쟁점 부동산’이라 한다)를 배우자 E와 각 2분의 1지분씩 분양받아 2012. 1. 

3.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

나. 원고는， 배우자 E가 2019. 9. 30. 사망함에 따라 2020. 2. 21. 다른 공동상속인인 

자녀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 중l-구 F아파트 제 11 

층 G호(이하 ’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를 상속하였다. 

다. 원고는 2020. 2. 26. 이 사건 아파트 상속과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， 구 

지방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 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) 제 11조 제 1항 

제 1호 나목에 따라 과세표준 1，432 ，000 ，000원에 표준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 

세 40，096 ，000원， 농어촌특별세 2，864 ，000원과 지방교육세 2，291 ，000원을 합한 

45 ，251 ，200원을 신고 · 납부하였다. 

라. 그런데 원고는 2020. 3. 9.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

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휴양콘도마니엄(별장)이어서 상속으로 인한 이 

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 15조 제 1항 제2호 가목， 지방세법 시행령 

제29조 제 1항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

취득세 28 ，640 ，00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. 

마. 그러나 피고는 2020. 4. 8.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

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(이하 ’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

하였다. 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， 갑 제 1호증， 갑 제2호증의 1, 2, 갑 제3， 6, 7호증의 각 

기재， 변론 전체의 취지 

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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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

가. 주장의 요지 

1) 원고의 주장 

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관광숙박시설 또는 별장이기 때문에 

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았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

단할 때에 ’주택’으로 보아서는 안 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 15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 

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.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 

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 

2) 피고의 주장 

지방세법은 별장을 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， 주택 여부는 공부상 기재에 따 

를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이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， 일시적으로 주거 

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조·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 

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·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

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

등기부상 건물내역이 관광숙박시설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

위치한 C건물은 주거형 콘도로 분양되어 마수의 입주민이 마치 아파트와 같이 사용하 

고 있으며， 실제 원고도 남편인 E와 공유로 소유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 

로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2분 

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상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는 1가구 1 

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

나. 관계 법령 

q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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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기재와 같다. 

다. 판단 

1)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

규정하여야 하고，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·적용하여야 함을 의 

미하므로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

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

않는다. 

한편， 구 지방세법 제 11조 제 1항 제8호은 ’주택’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， 

이에 의하면， 주택은 ’주택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 

장 · 사용승인서 ·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

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’를 말한다. 이는 주택을 ’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 

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’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(2020. 

6. 9. 법률 제 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， 이하 같다) 제88조 제7호와는 그 내용이 다 

르므로，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 해석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요건 등에 바로 적용하 

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. 

나아가 주택법 제2조는 주택을 ’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

수 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

다’고 정의하고 있고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관하여 건축법령의 용도별 건축물 규정을 

준용하고 있다.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별장에 관하여는 단독주택， 공 

동주택과 구분하여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나， 숙박시설은 별도의 분류대 

상으로 삼고 있다. 

- 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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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인정사실 

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， 갑 제 1호증， 제2호증의 1, 2, 제 

3 내지 10호증， 을 제 1 ，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

있다. 

가) 원고는 2011. 8. 31. 휴양리조트 관광개발사업자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

사건 쟁점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， 그 분양계약서 

에 분양 목적물을 ’휴양콘도마니엄’으로 표시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변호 

와 일자를 특정하여 관광숙박시설물임을 명시하였다. 

나)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용도란에는 ’휴양콘도미니엄’이라고 

등록되어 있고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내역에는 ’관광숙박시설’로 등기되어 있으며， 

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대지 지목은 유원지로 되어있다. 

다)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위치한 C건물 안에는 9홀 규모의 골프장， 골프연습장， 

수영장， 아쿠아풀， 사우나 등의 대규모 휴양시설이 비치되어 있고， 이 사건 쟁점 부동 

산과 같은 방실이 약 930여 개가 있다. 위 방실에 대하여 각 공동관리비와 세대관리비 

가 부과되는데， 공동관리비는 C건물의 전체 휴양시설을 관리， 유지하는 비용으로 각 

방실에 연 단위로 동일한 금액(2019년도 기준 연 390만 원)이 부과되고， 세대관리비는 

방실별 가스， 전기， 수도 사용량에 대응하는 관리비로 통상 47평형은 월 15~20만 원， 

55평형은 월 20~25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. 그런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세대관리비 

부과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. 

F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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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) 한편， C건물은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 휴양콘도미니염과 다르게 분 

양 당시 시행되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 가족 2인이 공유로 객실을 분 

양받으면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주거형 콘도로 건설 · 분양되었다. 이에 원고는 

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제주도에 방문할 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

원고 가족만의 독립된 휴양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다. 

마) E가 2019. 9. 30. 사망함에 따라 E 소유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2분의 1 

지분은 자녀인 I이 상속하여 2020. 3. 4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， 당시 I은 상속받 

은 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취득신고를 함에 있어 별장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 

13조 제5항 제 1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에 의해 취득세 등 

을 신고·납부하였다. 

3) 구체적 판단 

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 15조 제 l항 제2호 가목， 제 11조 제 1항 제8 

호，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 1항에서 정한 ’주택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. 

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그 기능， 

구조 등에 비추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

P 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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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형 콘도에 해당하므로 일응 구 소득세법상의 ’주택’의 정의규정에는 부합해 보이 

나， 구 지방세법은 구 소득세법과는 달리1) 주택을 ’주택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주택으 

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· 사용승인서 ·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 

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’로 정의하고 있는 점， 그런 

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분양 목적물이 휴양콘도마니엄으로 특정되어 

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휴양라조트 관광개발사업자인 H 주식회 

사가 분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건축법령 

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， 실제 이 

사건 쟁점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건물의 내역이 주택이 아닌 관광숙 

박사설로 되어있고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건물 용도가 휴양콘 

도마니엄으로 되어있는 점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대표적인 휴양지언 제주도 내의 

대규모 휴양시설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

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 ’주택’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， 구 지방세법 

의 ’주택’의 정의규정에 따른 ’주택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주택’이라거나 ’건축법에 따 

른 건축물대장 · 사용승인서 ·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 

으로 기재된 건축물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. 

4) 소결론 

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 15조 제 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 

법 시행령 제29조 제 1항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’주택’ 

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，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

1)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1주택1에 해당한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(2005. 4 . 28.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) 

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1주 
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， 구 지방세법상의 ’주택에 해당핸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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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처분은 위법하고，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 

3. 결론 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

판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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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

관계 법령 

回 구 지방셰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

제11조(부동산 취득의 세율) 

@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저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

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

1. 상속으로 인한 취득 

가. 농지: 1천분의 23 

나. 농지 외의 것: 1천분의 28 

8. 저1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저1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

이하인 주택[주택법 저12조 저1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·사용승인서· 

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 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{건축법(법률 제7696호 

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메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

주택(법률 저1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직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 

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

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}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

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l천분으110으| 세율을， 6억원 조과 9억 

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l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조과 주택을 취득하는 

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.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

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(계산식 

생략) 

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추l득 등 중과) 

@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(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 

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|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 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으1 100 

분으1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

1. 별장: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• 피서 • 놀이 등의 용도로 

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(지방자치법 저13조 저13항 및 저1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 

는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존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). 

미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

제15조(세율의 특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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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 12조에 따른 세율 

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1， 제 11조 저11항 저18호에 

따른 주택의 추|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으1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

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다만， 추|득물건이 제13조 저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

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줄한 세율으1 100분으1 300을 적용한다. 

2.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|득 
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

져1111조(서|율) 

@ 재산세는 저1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

으로한다. 

3. 주택 

가. 제 13조 제5항 저11호에 따른 별장: 과세표준으1 1천분의 40 

나. 그 밖의 주택 

고~에1 조토등흔 A에 윷룰 

5혼3딛y뭔 Ol i'하f 1 ， 000 흔븐효11 

B헌만졸깅 브"'고~ 1 벅5헌만휩 "1율f Ei OJ10D 를설 +6걷션핀~를갤 ￡톨드고}낯긍탱펙흩l 1.000 는븐용l 1. 5 

1 용객 5 환겐틴~풍셀 프논고~ 3 용객뚱~ ，갱 HH 195.DO [J뜰헬 -+1 '2괴 5 현년틴:벼셀 프동고]결긍연쩍흔J 1.DO [J존폼뜨연] i!. .5 

"" 뚱렐 '""고} 
5 7' D.DD [J원렐 +3 딩.올셀 츠흔고~닐푹g객효] 1. D 디디존본흔1 • 

回 지방셰법 시행령 

저129조(1가구 l주택의 범위) 

@ 법 저115조 저11항 저12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l주택"01 란 상속인(주민등록 

법 저16조 저11항 저1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같은 법에 따 

른 세대별 주민등록표(이하 이 조에서 “세대별 주민등록표”라 한다)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

가족(동거인은 제외한다)으로 구성된 l가구(상속인의 배우자， 상속인의 미혼인 30서| 미만의 

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서|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

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)가 국내에 1개의 

주택[주택(법 제 11조 저11항 저1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)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 

지를 말하도1 ， 제 28조 저1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]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. 

回 주택법 

져1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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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

1. "주택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 

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. 

2. "단독주택”이란 l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

주택을 말하며I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

3. "공동주택”이란 건축물의 벽·복도·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

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

주택을 말하며l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

回 주택법 시행령 

져12조(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우” 주택법 (01하 ”법 "01 라 한다) 제2조 저1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 

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

1. 건축법 시행령 별표l 저1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

2. 건축법 시행령 별표 l 제l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

3. 건축법 시행령 별표 l 저1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

저13조(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우” 

@ 법 저12조 저13호메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

1. 건축법 시행령 별표l 저1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(01하 ”아파트”라 한다) 

2. 건축법 시행령 별표l 저1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(이하 ”연립주택”이라 한다) 

3. 건축법 시행령 별표l 저1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(이하 “다세대주택”이라 한다) 

@ 저1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 

를 세분할 수 있다 

回 건축법 

져12조(정의) 

@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I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 

으로 정한다. 

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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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숙박시설 

回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2020. 9. 10. 대통령령 저131012호로 개정되기 

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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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

전의 것) 

L 탐톡쭈택[당록추E혜힐 형티l뜰 갖춘 71-쩡어란아짧 • 종홍J명황합 ‘ ~l 엌아동웰 

Ei 많 노얀북‘웰(노앙l붐추택은 재와향다〉훌 포함한c:J-] 

7 1-. 낱l--!O휴주택 

11.-1-- 다풍~.~셰: 다용확 효호:u육 표조누 갖춘 수E껴융 

1) 학생 뿔논 좌장인 풍 썩"'~ 사항여 장71<1- 거주할 수 었쓴 구쪼jξ 퇴어 웠 
::;;:t:J 
/‘ 

2) 톡캅짚 주쩌3약 경형태를 갖추;;<el 아니한 헛( 2ft- 월 l펴~ 욕설용 혈""'}핫 수 었 

으나， 확사서셜은 강설치하''''-1 01-니 한 잣폴 양혼훈다 • .0 1하 

。삽:}:"'j 31. 주 

c:t . 해1강하~1 아 

t..l 하삼 경야 쓸 말한다-
l) 추택으로 싼는 총수(;:;<.1하풍용 쩌l외한다) 7}- :3깨 총 oì õ1-힐 젖. 1::1-딴， 1총i약 

정부 또는 몇부촬 펼:~éi 구조~ 하C잭 추차장;으호 A}-용하jι 냐며;싹 무분활 

2) 1 개 용힐 추택 쓴 r싼t야는 바닥연적 t부설 추각;장 1흡작은 R제5!1 혈t::l:. 018} 

윷tt::l:l 으1 .. 한껴P'1- 660쩌l팝 이하힐 젓 

3)、 19쩌l대(대 xJ ~1I 홍볍 J에대수활 합한 *제대활 짤한다) 이하71- 거주힐 수 었 

옮첫 

~1-. 월L판 〈셨홉홉) 

Q 
ι:‘· 

아상의 통좋 

휘하여 쪽는 

서 1개 봉와 장봉휘λ}샤설 이용 셰t떼 수71- 청격I ~~ 50펴웰트 이상~ 첫 

( r:m.융가본볍"l제27쪼채g항역l 따푼 한행복짜쭈택윷 ~함한t::l:) 

回 구소득세법 (2020.6. 9.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

져188조(쟁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

7. "주택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

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. 

저1104조의3(비사업용 토지의 범우D 

@ 저1104조 저11항 저18호에서 ”비사업용 토지”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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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

6.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， 피서，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 

하는 건축물(01하 이 호에서 “별장”이라 한다)의 부속토지. 다만I 지방자치법 저13조 저13항 

및 저1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 

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

그 건축물 바닥면적으1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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